
보도시점 ‘26.7.28(화) 배포 즉시 배포 ‘26.7.28(화)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통해, 

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내용]

’26. 7. 28.(화) 동아일보「배터리 인재를 건설사에 고용, ‘커리어 세탁’ 뒤 기술 빼가」

보도에서, 첨단기술 인력이 위장취업 후 기술을 유출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표적도 기업은 물론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대폭 확충

(27→61명)하는 등「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26.6.30)을 통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고위험영역(핵심기술, 기업‧연구소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한편,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26.5월 부정경쟁

방지법 시행)을 통해 이상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기술유출특별

사법경찰과를 신설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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